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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탄소배출이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는 1인당 국내

총생산(GDP) 증가와 함께 산업구조, 기술 및 금융이 유기적으로 발전해야 달성가능한 

국가적 과제이다. 본고는 59개국에 대한 패널분석을 통해, 절대적 탈동조화가 시작되

는 소득전환점을 추정하고 이를 가속하거나 제약하는 요인을 점검해 보았다. 

 59개국의 평균 소득전환점은 1인당 GDP 23,000달러 내외로 추정되었으며, 고소득 국

가들은 대체로 탈동조화 구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구조변화(서비스업 

비중 확대)는 주요한 탈동조화 촉진 요인이며, 기술진보와 금융발전은 국가별 경제구

조 등에 따라 탈동조화를 촉진하거나 지연시키는 양면성을 보였다. 

 한국의 경우 소득전환점이 평균보다 높은 1인당 GDP 30,000달러 내외로 추정되며, 현재 

소득전환점을 지나 절대적 탈동조화 구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의 탈동조화 지연은 주로 산업적 특성과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서비스업 확대로 산업구조 변화 효과가 제

약되었고, 높은 비중의 고탄소 제조업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구조로 인해 

기술진보와 금융발전이 탄소배출의 규모효과를 강화(총량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향후,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탈동조화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탄소·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

금융 활성화 정책을 조속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고탄소 산업의 단계적 저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환금융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저탄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조달의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나승호 지속가능성장실장님, 이대건 기후리스크분석팀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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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규범이 

강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탄소배출을 줄이는 탈동조화(decoupling)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저탄소 전환 전략이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감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와 성장동력 

확보에도 초점을 두는 것이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탈동조화 논의는 환경오염의 증가를 

억제하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경로로의 성장을 

독려한다는 점에서 환경쿠즈네츠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 이하 ‘EKC’) 가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EKC는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국가의 소득수준 상승과 함께 증가하다가 

소득수준이 특정 수준(전환점)을 넘어선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관계를 가정하는 것으로, 그 

형태(역U자형)가 소득불평등과 경제발전에 대한 

‘쿠즈네츠 곡선(Kuznets, 1955)’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붙여진 이름이다(Panayotou, 1993).

   EKC 가설은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다(Dinda, 2004; Stern, 2004). 먼저 

경제발전 초기는 ‘규모효과’ 단계로, 대규모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생산과 소비가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와 자원 투입이 증가하고, 

오염물질 배출도 함께 늘어난다. 이후, 일정 

소득수준에 도달하면 제조업 등 배출집약적이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도화하면서 

환경부담이 점차 완화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를 

‘구조효과’ 단계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발전이 

성숙기에 이르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규제 

수요가 생겨나고, 친환경 기술이 도입되면서 

소득수준이 증가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량은 감소 

하는 ‘기술효과’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 이때 나타 

나는 패턴이 탈동조적 성장에 해당한다.(<그림 1>)

<그림 1> 환경쿠즈네츠곡선과 탈동조화

주: 1)  Panayotou(2003) 참고하여 재구성
   2) y축은 측정 가능한 오염의 수준 또는 환경

문제 유발물질의 배출량을 의미
   3) 회색 음영은 ‘탈동조화’ 구간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이처럼 EKC 패턴에 따른 오염물질과 경제성장 

간 탈동조화 달성은 단순한 탄소감축을 넘어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대대적인 경제구조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국의 탈동조화 달성 

여부 및 경로는 해당 국가의 경제적‧정책적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임형우‧조하현, 2019). 

실제로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탄소배출량 추이를 

보면, 여전히 인도, 중국 등 중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평균) 1인당 국내 총생산(GDP)과 1인당 

탄소배출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반면, 주요 선진국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더라도 

탄소배출량이 과거 수준보다 감소하는 절대적 

탈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다.(<그림2>)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탄소배출의 소득탄력성이 

감소하는 상대적 탈동조화1)가 관찰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감축률을 더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그림 3>)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GDP와 생산성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에너지집약도와 1인당 

탄소배출량 수준이 OECD 평균을 상회2)하는 

1)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이전보다 탄소배출량 증가 폭이 줄어드는 것(소득전환점 이전의 EKC 기
울기가 완만해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과거와 비교해 탄소배출 수준이 낮아지는 절대적 탈동조화와 구분하
기 위해 이를 상대적 탈동조화 또는 약한 탈동조화(weak decoupling)라 부른다(임형우·조하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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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탈동조화를 

달성하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효율 생산설비, 

저탄소형 인프라, 친환경 신기술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경제성장과 탄소배출량의 탈동조화 달성은  

불확실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건과 

중장기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산성비나 수질오염과 

같이 국지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는 

환경오염과 달리, 탄소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피해의 범위는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고 경제적 손실로 가시화되기까지의 시차도 매우 

길기 때문이다(Shahbaz & Sinha, 2019). 또한, 

탄소배출량은 각국이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에너지 

수급구조와도 밀접하게 관련3)되어 있어,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더라도 탄소배출 수준이나 패턴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본고는 국가의 소득수준과 함께 경제발전의 다양한 

특징들을 고려하여 탄소배출량에 대한 EKC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제가 효과적인 

저탄소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림 2> 주요국의 1인당 GDP 및 1인당 탄소배출량1) 추이 

주: 1) 1인당 GDP(constant 2015 US$) 및 1인당 탄소배출량(톤/명) 기준
    2) 일본의 1인당 탄소배출량은 Greenhouse Gas Inventory Office(GIO)에서 발표한 자료를 활용
자료: World Bank

2) World Bank의 통계에 따르면, ’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와 노동생산성은 각각 OECD 평균의 
86%, 82%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집약도(또는 에너지원단위, GDP 천 달러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 
사용량)와 1인당 탄소배출량은 OECD 평균보다 각각 1.5배,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은 에너지 수요의 증가를 초래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주로 화석연료 사용을 늘
려왔다는 점에서 경제성장과 탄소배출 증가는 불가분의 관계로 간주해 온 경향이 있다(이상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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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리나라 1인당 GDP 및 
 1인당 탄소배출량 추이(목표)

주: 1) 1인당 GDP(constant 2015 US$) 및 1인당 
탄소배출량(톤/명) 기준 

   2) 점선은 각 지표에 대한 2차 다항식 추세선
   3) 붉은 점은 2030 NDC로 ‘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한 수준을 가정한 후,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해 1인당 탄소배출량으로 환산

자료: World Bank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국가별 패널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저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의 EKC 패턴과 소득전환점을 

확인하고, 소득수준 이외의 요인들이 탈동조화에 

기여하는 정도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III장에서는 

본고의 회귀분석 결과를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탈동조화 진행 상황과 특징을 점검하고, 

탈동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주요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Ⅱ.패널회귀모형을 통한 탈동조화 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형 탈동조화 전략의 벤치마크

로서, 중간소득 및 고소득 국가에서 나타나는 평균

적인 탈동조화 추세와 패턴을 계량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1) 탈동조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들을 

검토하고, (2) 소득수준과 핵심 요인을 반영한 분석

모형과 추정 방법을 제안한 뒤, (3) 회귀분석 결과와 

그 의미를 기술하였다.

1. 탈동조화 달성 경로와 영향요인

   EKC 패턴을 분석하고 탈동조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변수는 국가의 소득수준이

다. 1990년대의 실증연구는 주로 EKC의 통계적 유

의성을 확인하고, 소득전환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초기 연구들은 Grossman & Krueger 

(1991)가 제안한 바와 같이 1인당 GDP와 환경오염 

지표만을 활용한 단순한 분석모형을 주로 사용하였

다(Panayotou, 1993; Shafik, 1994; Cole et al., 

1997). 반면, 후속 연구에서는 인구밀도, 도시화 수

준, 정치적 자유 등 비경제적 요인들을 활용하여 소

득수준이 포착할 수 없는 특징을 통제하는 것이 명

확한 EKC 검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Selden & Song, 1994; Kaufmann et al., 1998; 

Torras & Boyce,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

서는 일부 EKC 실증분석이 누락변수 편의4), 가성회

귀 등의 오류를 포함할 수 있으며, 특히 탈동조화 

여부와 소득전환점 추정이 분석대상 국가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

다(Stern, 2004).

   EKC 패턴과 탈동조화는 경제발전과 환경 간의 

관계가 동적으로 변화할 때 비로소 성립하는 개념

이다. 하지만 경제와 환경의 상충관계가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 상호보완 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은 결

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ika & Zervas, 2013). 다시 말해, 소득수준만을 

반영한 분석모형으로는 탈동조화 달성 경로를 설명

할 수 없으며 탈동조화를 촉진하는 수단도 구체화

하기 어려움을 뜻한다. 따라서, EKC 존재에 대한 논

의를 넘어 탈동조화의 결정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서는 경제발전에 따른 국가별 구조적 특징이나 동

4) 예컨대, 개체별 특징의 영향을 제거하는 고정효과 패널회귀모형을 적용하더라도 EKC 패턴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통제변수만을 반영한 EKC 분석모형은 내생성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KC 패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추가한 EKC 모형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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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변화를 포착할 적절한 변수를 분석모형에 추

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제무역은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촉진한다

는 점에서 EKC 패턴과 탈동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었다. Suri & Chapman(1998)

은 무역 개방이 탈동조화로의 소득전환점을 상승시

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선진국들은 수입을 통

해 자국 내 에너지 소비와 오염배출을 줄임으로써 

탈동조화 추세를 강화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제

조업 수출 확대로 인해 오히려 소득수준과 함께 환

경적 부담이 증가해 소득전환점이 더 높은 지점으

로 이동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오염 피난처 가설

(Pollution Haven Hypothesis)’과도 관련이 있으며, 

국가의 무역구조나 무역량의 변화가 탈동조화를 지

연 또는 촉진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진보는 EKC 패턴에서 탈동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다.(<그

림 1>) Panayotou(2003)는 경제활동별로 오염 집약

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경

제성장과 함께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 오염물

의 직접배출이 줄어든다고 설명하였다. Stern(2004)

은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이 EKC 패턴을 견인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를 제시했다. 첫 번째 경로는 생

산성 또는 효율성 향상 효과에 따른 것으로, 더 효

율적이고 청정한 생산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단위 산

출량에 대해 과거보다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경

로이며, 두 번째 경로는 오염물질을 저감할 핵심 기

술을 직접 개발하여 경제성장과 환경품질 개선을 

동시에 견인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후자와 같은 기

술진보 효과는 잘 설계된 환경규제가 기업의 친환

경 기술개발을 유인한다는 경제성장 이론과도 같은 

논리이다(Porter & Linde, 1995; Acemoglu et al., 

2012). 

   최근에는 데이터 기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기술발전과 EKC 패턴에 관한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Zhang et al.(2022)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탄소배출량 감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고, 이러한 효과는 디지털 기술이 자원

집약적인 경제구조에서 데이터 중심의 경제로의 전

환을 촉진하고 탄소배출 관리체계를 고도화함으로

써 실현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Wang et al.(2024)은 

디지털 기술 변수가 EKC 패턴에 미치는 영향은 국

가의 발전 단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직 탄소배출량과 경제성장의 완전한 탈동조

화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AI 등 디지털 기술을 개

발해 경제 전반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

가 증가할 수 있어, 연구개발의 전 주기(R&D life 

cycle)에 대한 탄소배출량(탄소발자국)이 늘어날 가

능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Dasgupta et al.(2001)은 금융시장의 발

전 수준도 EKC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검토한 탈동조화 달성

의 핵심 수단들이 경제발전 단계를 막론하고 대규

모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이다. 예컨대, Nasreen et al.(2017)은 개발도상국에

서도 금융 부문의 발전과 더불어 취약성, 건전성 등 

종합적인 금융 안정성이 확보되면 탄소배출에 대한 

EKC 패턴이 관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통

해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강조

했다. 또한, De Haas & Popov(2019)는 다양한 소

득수준을 가진 48개국을 분석한 결과, 주식 기반의 

금융시스템 발전이 기업의 청정 기술개발과 녹색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도하여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반면, Javid & Sharif(2016)는 금융시장의 발전이 

국가의 기후정책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탄소배출과 환경오염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금융이 오염물질 배출을 

직접 줄이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실물경제의 감축활

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모형에 사용한 금융변수의 종류나 적용 국가에 

따라 탈동조화에 대한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고는 EKC 패턴

을 이끄는 결정 요인을 ①경제의 생산규모, ②산업

구조 변화 및 ③기술수준 진보로 요약5)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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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적 요인으로서 ④금융발전 변수를 추가하

여 경제 전반의 탄소감축 여력에 대한 금융지원 효

과를 고려하였다.(<그림 4>) 여기서 경제의 생산규

모 효과는 주로 요소 투입 비율과 기술수준이 주어

질 때 양적으로 성장하는 발전 양상을 설명하는 것

으로, 통상적인 국가의 소득수준 변수인 1인당 GDP

를 통해 모형화할 수 있다(Stern, 2004). 산업구조 

변화 효과는 소득전환점 전후의 패턴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경제의 산업구조 또는 제품군 구성에 따

라 변화하는 오염물질 배출의 집약도를 대리한다. 

동 효과는 주로 경제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

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포착한다. 기술수준 

진보 효과는 소득전환점 전후의 탈동조화를 설명하

기 위한 것으로, 내생적인 생산성 향상 또는 친환경 

기술수준에 대한 대리지표를 통해 EKC 패턴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발전 

변수는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또는 친환경 분야로

의 자금흐름을 대리하여 탈동조화를 지원하는 금융

의 역할을 평가한다.

<그림 4> 경제발전이 탄소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개념도

2. 분석방법

   본고는 국가의 소득수준과 탄소배출량 간의 

역U자형 관계를 통해 탈동조화 패턴을 확인하고자, 

2차 다항식 형태의 EKC 함수(식(1))를 기본모형으로 

채택하였다(Stern, 2004; Kaika & Zervas, 2013).

ln   ln ln 
   식(1)

   여기서 ln 와 ln 는 각각 c국가의 

t년도 1인당 탄소배출량 및 1인당 GDP의 로그변환 

값을 나타낸다. 두 변수 간 역U자형 관계가 

성립한다면, 은 양(+)의 부호를, 는 음(-)의 

부호를 가지게 되며 소득전환점(Turning Point, 

TP)은 식(2)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  exp         식(2)

   기본모형에 탈동조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명변수들(ln    )을 추가한 확장모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1안) 탈동조화 간접 영향 모형

  ln   ln ln   ln     
식(3)

(2안) 탈동조화 직접 영향 모형6)

   ln   ln ln   ln  
 식(4)

   먼저, 식(3)은 추가된 설명변수들(ln    )이 

소득수준과 독립된 탄소감축 요인으로 작용하여 

간접적으로 탈동조화를 지원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5)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했듯이 교역변수는 탄소배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단일 국가의 탄소배출 증가를 회피하는 방식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
성이 높지 않은 데다, 본고의 목표가 글로벌 규제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탈동조화 결정 요인을 찾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역변수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6) 식(4)에 ln   까지 모두 추가한 수식을 식(3)의 확장모형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식(4)를 통해 주요 설명변수(ln   )가 EKC 곡률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고, 모형의 

적합도 측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식(4)를 최종 분석모형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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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변수들은 소득전환점(<그림 5>,  )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각각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경우 EKC의 y 

절편이 하방으로 이동한 그래프를 따라(<그림 5>,  →) 소득전환점 이후 탈동조화 추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 식(3)에 따른 EKC 패턴 추정1)2)

주: 1) 는 추가 설명변수(ln     )의 영향
이 반영되지 않은 초기 곡선을 의미, 동 
변수의 탄소배출 증감효과()에 따라  또는 로 상하 이동

    2) 는 식(2)를 통해 추정되며, 와 무관

   반면, 식(4)는 ln   가 소득수준의 제곱항과 

함께 직접 EKC 곡률을 변화시키며, 소득전환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모형화한 것이다.7)  

예컨대, ln   에 대한 회귀계수()가 음수로 

나타날 경우, 동 변수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전환점은 낮아지며(<그림 6>,  →  ) 

더욱 가파른 EKC를 따라 탈동조화가 촉진(<그림 

6>, →)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전환점은 식(5)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 expln   
   식(5)

<그림 6> 식(4)에 따른 EKC 패턴 추정1)2)

주: 1) 는 추가 설명변수(ln     )의 영향
이 반영되지 않은 초기 곡선을 의미, 소
득수준 제곱항과 동 변수 상호작용을 통
한 배출증감 효과()에 따라 곡선 형태
가 변화하며  또는 로 이동

    2) 는 식(5)를 통해 추정되며, 에 따라  또는 로 이동

   요컨대, 식(3)과 식(4)에서 ln  의 회귀계수 

( 또는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진다면 동 변수는 직간접적인 탈동조화 촉진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EKC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해 온 분석모형들이 식(3)과 

유사함을 고려하여, 주요 분석 결과 도출 및 해석은 

식(3)을 중심으로 설명한 후, 식(4)에 따른 추정 

결과를 통해 탈동조화 효과에 대한 주요 요인들의 

강건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여기서 ln   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구조변화(ln    ), 기술진보( ln    ) 및 

금융발전(ln   )에 대한 변수의 로그변환 값을 

사용하였으며,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1년의 시차를 

적용하였다(De Haas & Popov, 2019). 먼저, ln   는 ‘총수출 대비 서비스업 수출 비중’8)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ln   는 각국의 경제 

전반에 대한 기술집약도 지표로서 ‘GDP 십억 달러 

7) 본고는 ln     를 소득전환점 부근의 탈동조화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가정하고 있다. 이에 ln     을 EKC 패턴과 소득전환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의 1차항 
계수(주로 EKC 초기, 탄소배출과 소득수준의 선형적인 관계를 설명) 보다는 소득수준 2차항 계수(EKC 곡
선의 가파른 정도를 결정)를 변화시킴으로써 탈동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모형화하였다. 

8) 선행연구는 주로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을 사용하였는데, 본고에서 동 변수를 그대로 사용할 시 1인당 
GDP와의 높은 상관관계(>0.6)로 인해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상관관계가 낮은(~0.3) ‘총수출 대비 서비스업 수출 비중’으로 변형한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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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특허출원수’9)를 사용하였다. 일부 모형에서는 

저탄소 분야의 기술진보 효과를 직접 평가하기 

위해 ‘GDP 십억 달러당 청정에너지 분야 국제 

특허출원수(ln  )’10)를 활용하였다. 마지막 

으로 ln   는 IMF가 제공하는 ‘금융시장 

심도(Financial Market Depth, FMD) 지수’11)를 

사용하였고, 녹색금융의 효과를 특정하기 위해 

‘GDP 대비 녹색채권 발행량(ln  )‘12)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한편, 는 분석기간 내 

발생한 특정 시점(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을 통제하기 위한 더미변수이며, 

는 시간 불변의 국가별 특징을 통제하는 

변수13)이다. 

   분석기간은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2000년14)부터 2020년까지이며, 

분석대상은 World Bank의 분류기준에 따라 

중간소득 또는 고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59개 

국가들로 구성15)하였다. 아울러, 패널회귀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성회귀 문제와 비효율적 추정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통제하고자, 패널자료의 

단위근 검정(Unitroot test)과 Wald 검정(Modified 

Wald test)을 통해 정상성(Stationary)과 이분산성 

(Heteroscedasticity)을 확인하였다(Levin et al., 

2002; Baum, 2001). 검정 결과, 분석자료의 

정상성은 확보되지만 이분산성이 발견16)되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일반화 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s, GLS)을 적용하였다. 

3. 분석 결과 및 해석

3.1 EKC와 소득전환점 

   <표1>은 전체 관측치에 식(3)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며,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  값이 도출되었다. 이는 본고의 분석 

표본에서 국가 단위의 1인당 탄소배출량에 대한 

EKC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모형에 대해 산출한 소득전환점은 적어도 1인당 

귀계수는 단순히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 확대 효과가 아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저탄소 서비스업 부문으로
의 구조변화 효과’로 해석하고자 한다. 참고로, 본고의 전체 분석대상 표본(59개국)에 대한 동 변수의 평균
값은 25.2%이며, 중간소득 그룹(23개국) 및 고소득 그룹(36개국)에 대한 평균값은 각각 21.9%,  27.1% 수
준이다. 

9) 선행연구에서는 국가의 기술수준 대리변수로 주로 ‘인구 백만 명당 특허출원수’를 사용하나, 본고는 다중
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집약적 발전의 수준을 대리할 수 있는 ‘GDP 십억 달
러 대비 특허출원수’로 변형해 적용하였다.

10)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공하는 국제특허출원수 중 분야별 패밀리 특허(또는 특허 패밀리) 통계를 활용
하였으며, 동 자료는 2국 이상에서 출원할 정도로 가치 있는 발명에 대한 특허로 정의된다.

11) IMF가 개발한 국가별 금융발전지수(Financial Development Index)의 세부 지표로, GDP 대비 주식시장 자
본화, 정부의 국제채무증권, 기업어음증권 등 금융시장의 자금조달 역량을 대리하는 복수의 통계자료를 
포괄하는 복합지수이다. 동 지수는 금융발전을 대리하는 단일지표(예: GDP 대비 민간신용)에 비해 다양
한 금융시장의 역할을 포괄할 수 있는 변수로 판단된다. 

12) IMF에서 제공하는 녹색채권 통계자료 중 정부를 포함한 국내 모든 채권 발행자를 통한 녹색채권 발행량
(Sovereign Green Bond Issuances, Green Bond Issuances by Country)을 합산하여 활용하였다.

13) Hausman 검정 결과, 1%의 유의수준하에서 국가별 시간 불변의 특징을 통제하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의 추정이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에 비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4) 임형우·조하현(2019)을 참고하여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탈동조화 추세가 관찰되기 시작한 2000년을 분
석기간의 시작시점으로 정하였다.

15) 본고는 World Bank의 2021년도 국가별 소득분류(1인당 명목 GNI 기준)를 참고하여 국가의 소득수준을 
표기하였고, 통계자료가 충분히 확보되는 중간소득 이상의 59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 국가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국가들은 아직 탈동조화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에 충분히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않다는 점(Allard et al., 2018)을 고려하였다. 

16) 분석에 적용한 모든 변수에 Levin-Lin-Chu test(Levin et al., 2002)를 실시한 결과, 1%의 통계적 유의수준
으로 패널단위근 존재에 대한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자료의 정상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Baum(2001)
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분석모형의 등분산성을 검정한 결과, 1%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
각했다. 검정 결과는 <BOX 1> ‘분석자료 개요 및 기초 통계’를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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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가 23,000달러 이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17)하였다. 예를 들어, 산업구조 변화, 기술진보 

및 금융발전 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모형(D)의 추정 

결과를 보면, 59개국의 1인당 GDP와 1인당 

탄소배출량이 EKC 패턴(<그림 7>,  )을 따르며, 

소득수준이 23,000달러(<그림 7>,  )를 넘어서면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탄소배출량이 줄어드는 

탈동조화 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7> 국가의 1인당 GDP와 
           탄소배출량 간 관계1)2)

주: 1) 검은색 곡선 및 점선은 <표 1> 모형(D)의 
추정 결과에 따른 2차 다항식 패턴( ) 
및 소득전환점( , ~23,000달러)

    2) 붉은색 점선은 우리나라 관측치에 대한 
EKC로, 모형(D)로 추정한 회귀모형에 우리
나라 관측치(표본 관측치의 평균값, ln  )를 대입하여 도출한 곡선( )

자료: 자체 추정

   또한, <표 2>는 분석대상을 소득수준에 따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로, 대부분의 

모형에서 과 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고소득 국가들에 대한 모형(D)의 

추정 결과, 소득전환점은 20,000달러 수준으로 

확인되었다.18) 동 그룹의 1인당 GDP 평균 

(30,000달러)19)과 소득전환점 추정치를 비교해 볼 

때, 동 결과는 현재 고소득 국가 대부분이 

소득전환점을 넘어 탈동조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표 2>의 모형(D)를 통해 산출한 

중간소득 국가들의 소득전환점은 65,000달러 

이상으로, 동 그룹 1인당 GDP 평균(6,400달러)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동 결과는 현재 중간소득 

국가들이 대체로 소득전환점에 한참 미치는 못하는 

EKC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득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이 구조적 전환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될 경우(ceteris paribus), 

향후 중간소득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인 

탄소배출 증가를 동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17) <표 1>의 모형(A)~(E)를 통해 추정한  , 를 식(2)에 적용해 소득전환점을 계산한 결과, 최소 22,700달
러(모형(B))에서 최대 27,900달러(모형(C))로 확인되었으며 평균은 약 25,200달러 수준이다.

18) <표 2>에서 고소득 그룹의 결과를 보면, 모형(A)~(D)에서만  ,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근거한 소득전환점은 최소 18,000달러에서 최대 28,700달러로 평균은 21,300달러 수준이다.

19) 전 기간(’00~’20)에 대한 1인당 GDP 평균은 표본 전체(59개국)의 경우 22,400달러, 고소득 그룹(36개국)
과 중간소득 그룹(23개국)의 경우 각각 30,400달러, 6,40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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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제성장과 탄소배출량의 역U자형 관계 및 
                          주요 영향요인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전체 관측치 기준)1)2)

종속변수: ln
설명변수 (A) (B) (C) (D) (E)

소득수준:ln  3.517*** 3.089*** 3.337*** 3.091*** 3.527***

(0.000) (0.000) (0.000) (0.000) (0.000)ln   -0.173*** -0.154*** -0.163*** -0.154*** -0.173***

(0.000) (0.000) (0.000) (0.000) (0.000)

산업구조 변화:ln  3) 0.291***

(0.000)ln  -0.124*** -0.214*** -0.124*** -0.152***

(0.000) (0.000) (0.000) (0.002)

기술수준 진보:ln  0.0477*** 0.0477*** 0.0669***

(0.000) (0.000) (0.000)ln  -0.0354***

(0.000)

금융발전:ln  0.000549

(0.959)ln   -0.00116

(0.438)

상수항:  -16.25*** -11.85*** -14.89*** -11.87*** -13.83***

(0.000) (0.000) (0.000) (0.000) (0.000)

소득전환점(TP)4)

(1인당 GDP, $)
25,971 22,680 27,895 22,827 26,733 

고정효과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관측수 737 688 457 688 97

국가수 60 59 31 59 28

Chi-squared 98,398 108,738 36,722 106,113 670,556 

주: 1) 식(3)을 적용한 결과이며 *, **, ***는 각각 10%, 5%, 1%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
    2) 괄호 안은 p값
    3) 동 변수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의 로그변환 값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 탄소배출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통해 구조변화 효과의 방향성을 교차검증하기 위함
    4) 식(2)에  , 를 적용해 산출
자료: 자체 추정



11

<표 2> 경제성장과 탄소배출량의 역U자형 관계 및 
                    주요 영향요인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소득그룹별)1)2)

종속변수: ln
설명변수

(A) (B) (C) (D) (E) (A) (B) (C) (D) (E)

고소득 그룹 중간소득 그룹

소득수준:

ln  3.644*** 2.751*** 2.402*** 2.792*** 3.689 2.002*** 2.296*** 2.120*** 2.328*** 2.223**

(0.000) (0.000) (0.000) (0.000) (0.108) (0.000) (0.000) (0.000) (0.000) (0.012)

ln   -0.186*** -0.140*** -0.117*** -0.141*** -0.177 -0.0823*** -0.102*** -0.0924*** -0.105*** -0.0918*

(0.000) (0.000) (0.000) (0.000) (0.109) (0.000) (0.000) (0.000) (0.000) (0.078)

산업구조 변화:

ln   3) 0.449*** -0.0612

(0.000) (0.144)ln   -0.143*** -0.204*** -0.145*** -0.146*** -0.0664*** -0.0747** -0.0653*** 0.0750

(0.000) (0.000) (0.000) (0.006) (0.004) (0.013) (0.004) (0.367)

기술수준 진보:ln   0.0493*** 0.0491*** 0.177*** 0.0306*** 0.0297*** 0.00757

(0.000) (0.000) (0.000) (0.002) (0.005) (0.511)ln   -0.0552*** 0.0325***

(0.000) (0.001)

금융발전:ln   -0.0478*** 0.0277*

(0.003) (0.086)ln   -0.00237* -0.00614

(0.090) (0.122)

상수항:  -15.90*** -9.107*** -9.971*** -9.294*** -12.77 -8.970*** -9.417*** -8.378*** -9.571*** -10.46***

(0.000) (0.000) (0.000) (0.000) (0.286) (0.000) (0.000) (0.000) (0.000) (0.006)

소득전환점(TP)4)

(1인당 GDP, $)
17,956 18,490 28,709 19,945 - 191,534 77,258 95,977 65,233 181,288

고정효과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관측치 503 452 349 452 59 234 236 108 236 38

국가수 37 36 25 36 15 23 23 6 23 13

Chi-squared 16,813 16,010 8,555 16,208 12,935 44,734 51,629 27,871 51,434 126,009 

주: 1) 식(3)을 적용한 결과이며 *, **, ***는 각각 10%, 5%, 1%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
    2) 괄호 안은 p값
    3) 동 변수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의 로그변환 값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 탄소배출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통해 구조변화 효과의 방향성을 교차검증하기 위함
    4) 식(2)에  , 를 적용해 산출
자료: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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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업구조 변화 효과 
  

   <표1>의 모든 분석모형에서 ln   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 결과는 국가의 산업구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업을 확대하는 것이 

탈동조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모형(D)의 

결과를 보면, 서비스업 수출 비중의 1% 증가는 

평균적으로 1인당 탄소배출량을 0.12% 감축하는 

것20)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산업구조 변화는 EKC를 

아래로 이동(<그림 5>,  →)시킴으로써 

탈동조화 추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산업구조 변화의 탈동조화 강화 

효과는 고소득 국가에서 두드러지며,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그 효과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표2>의 모형(D)에 따른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고소득 국가는 서비스업 수출 비중을 1% 

확대할 때 1인당 탄소배출량을 연간 0.15%까지 

줄일 수 있지만, 중간소득 국가는 0.07% 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8>) 동 결과는 

탈동조화 단계에 진입한 고소득 국가 대부분이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면서 전년도 

대비 1인당 탄소배출량 수준이 낮아지는 절대적 

탈동조화를 촉진하고 있지만, 소득전환점을 지나지 

않은 중간소득 국가들은 대체로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 확대를 통해 1인당 탄소배출량의 증가율을 

완화시키는 상대적 탈동조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8> 소득수준별 산업구조 변화의 
         탄소배출량 감축효과 차이1)

주: 1) 중간소득 및 고소득 국가는 <표 2>의 
모형(D)에 따른 ln회귀계수이며, 전체
는 <표 1>의 모형(D)의 결과

자료: 자체 추정

  

3.3 기술수준 진보 효과 

   <표1>에서 ln   의 회귀계수는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GDP 십억 달러당 

특허출원수의 1% 증가는 1인당 탄소배출량을 약 

0.05~0.07% 상승시켜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경제 전반의 기술수준 진보가 추가적인 

탄소감축 효과를 통해 탈동조화를 촉진하기보다는 

탄소집약적인 경제활동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는 

요인으로 작용(규모효과)해 왔음을 보여준다.21) 

또한 <표2>의 결과를 보면, 경제 전반의 기술수준 

진보에 따른 탄소배출량 증대 효과는 고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2)  

   한편, <표2>의 모형(C)는 저탄소 분야의 기술 

진보 효과를 특정하기 위해 ‘GDP 십억 달러당 청정 

20) 전체 표본(59개국)에 대하여 과거 20년간(’00~’19) 1인당 탄소배출량(ln  )은 연평균 0.29% 감소했고, 
서비스업 수출 비중(ln )은 연평균 1.02% 증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산업구조 변화는 탄소배출 저
감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  Stern(2004)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더 효율적이고 청정한 생산기술의 개발을 통해 ‘단위 산
출량’에 대한 탄소배출량은 감소하더라도, 신기술이 가지는 본연의 성장 촉진 효과로 인해 산출량 자체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경우 탄소배출량 총량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2) <표 2>의 모형(B), (D)에 따른 결과를 보면, 고소득 국가의 ln    회귀계수는 약 0.05로 중간소득 국
가(0.0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술진보로 인한 탄소배출량 총량 증대 효과가 고소득 국가에서 두드
러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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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 국제특허출원수(ln   )’를 

적용한 결과이다. 추정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 

청정에너지 분야의 기술혁신이 1인당 탄소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고소득 국가의 경우, 청정에너지 기술집약도가 1% 

증가하면 1인당 탄소배출량이 0.06%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고소득 국가들은 

각국이 개발한 청정에너지 분야 신기술을 실제적인 

탄소감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9>)

 <그림 9> 소득수준별 기술진보의
               탄소배출량 증감효과 차이1)

주: 1) 중간소득 및 고소득 국가는 <표 2>의 
모형(D), (C)에 따른 ln , ln의 회
귀계수이며, 전체는 <표 1>의 모형(D), 
(C)에 따른 결과 

자료: 자체 추정

   반면,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청정에너지 분야의 

기술진보가 1인당 탄소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이는 중간소득 국가들의 

산업구조와 저탄소 전환 수준이 청정에너지 기술의 

발전 속도나 성숙도에 부합하지 않거나, 친환경 

기술 및 인프라의 확산을 제약하는 요인들로 인해 

탄소집약적인 활동이 지속되면서 탄소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3.4 금융발전 효과 
   

   금융발전의 경우 <표2>와 같이 소득수준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추정한 모형에서만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인되며, 탄소배출 증감 효과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고소득 

국가는 금융시장 심도 지수 1% 증가를 통해 1인당 

탄소배출량을 0.05%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소득 국가 대부분이 소득전환점을 지난 데다, 

오랫동안 경제의 질적 성장을 통해 비교적 

탄소집약도가 낮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산업구조로 

전환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고소득 국가의 

금융시장 확대는 실물경제의 탈동조화 추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중간소득 국가의 금융시장 심도 지수 1% 

증가는 1인당 탄소배출량을 0.03%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경제성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낮을 때에는 

금융발전이 경제의 양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Svirydzenka, 2016). 예를 들어, 다수의 

중간소득 국가들이 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규모효과’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간소득 국가의 금융발전은 기술진보 

효과와 같이 탄소집약적인 경제활동에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동시에 탄소배출을 

확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발전이 실질적인 탄소감축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각국의 실물경제 특성 

(산업구조, 에너지 효율성, 기술수준 등)에 따라 

탄소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절대적 탈동조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국가들이 금융발전을 통해 탈동조화를 

촉진하려면 단순히 금융시장의 규모만 늘릴 것이 

아니라 녹색금융 활성화 등과 같이 시중 자금이 

저탄소 전환 활동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Javid & Sharif, 2016). 

   이에 본고는 <표 2>의 모형(E)와 같이 

녹색금융의 효과를 직접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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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지수 대신 녹색금융 변수(GDP 대비 녹색채권 

발행량, ln   )를 적용한 모형을 추가하였다. 

추정 결과, 고소득 국가에서는 미미하게나마 

녹색채권의 발행량이 증가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탄소감축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중간소득 국가의 경우 녹색채권 발행량 

증가가 탄소감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3) 

3.5 강건성 점검

   <표 3>은 전체 관측치에 식(4)를 적용한 

결과이다. 동 결과는 산업구조 변화, 기술진보 및 

금융발전 변수가 직접적으로 EKC 곡률을 

변화시키고 소득전환점 수준을 이동시키는 효과를 

보여준다. 먼저, 모든 모형에서 추정한 과 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요 설명변수를 탈동조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모형화(식(4), ln    × ln ) 
하더라도 전체 표본에서 일관성 있게 EKC 패턴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서비스 수출 비중 

증가(ln  ), 청정에너지 기술진보(ln   ) 
및 녹색금융 활성화(ln  ) 등 앞서 확인한 

주요 요인들의 탈동조화 촉진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10> 추가 설명변수가 EKC 및 
            소득전환점에 미친 영향1)2)

주: 1) 검은색 곡선 및 점선은 식(3)으로 추정한 
EKC 및 소득전환점(<그림 7>과 동일)

    2) 파란색 실선 및 점선은 <표 3>의 모형(D) 
추정 결과에 따른 2차 다항식 패턴( ) 
및 소득전환점( , ~19,000달러)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변수(ln   )만 고려

    3) 붉은색 점선은 우리나라 관측치에 대한 
EKC로, 모형(D)의 추정 결과에 주요 설명
변수의 우리나라 평균값(ln  )을 적용
한 곡선( )

자료: 자체 추정 

  

    

   한편, <표 3>의 모형(D)에서 추정한 

소득전환점은 19,000달러로, 주요 변수를 간접적인 

탈동조화 요인으로 반영한 경우(<표 1> 모형(D)의 

소득전환점, 23,000달러)보다 낮은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구조변화, 기술진보24) 및 

금융발전 등이 소득수준 상승과 함께 탈동조화가 

시작되는 소득전환점 수준을 낮추고( →  ), 

그 이후의 탈동조화율도 강화시킬 수 있음 

(→)을 시사한다.(<그림 10>)

23) 이러한 결과는 현재 중간소득 국가의 녹색채권 발행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다시 말해, 모형(E)를 적용하기 위한 중간소득 국가들의 분석표본은 다른 경우에 비해 시계열 
상의 결측치가 더 많은 불균형패널자료라는 한계가 있어, 상대적으로 χ2값이 높게 나타나는 등 녹색금융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24) 다만, <표 3>의 모형(B)~(E)의 결과를 보면, 산업 전반의 기술수준 진보(ln    )의 영향은 모형에 따라 
음(-)의 값과 양(+)의 값 사이에서 크게 변동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표 1>에서 기술수준이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을 동시에 증대시킴으로써 탈동조화를 더
디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던 것과 달리, 중간소득 이상의 국가에서 기술수준이 EKC 패턴
과 소득전환점 수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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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추가 설명변수가 경제성장과 탄소배출량의 역U자형 관계 및 
       소득전환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전체 관측치 기준)1)2)

종속변수: ln
설명변수 (A) (B) (C) (D) (E)

소득수준:ln  3.655*** 3.346*** 3.102*** 3.353*** 3.953***

(0.000) (0.000) (0.000) (0.000) (0.000)ln   -0.186*** -0.166*** -0.151*** -0.167*** -0.179***

(0.000) (0.000) (0.000) (0.000) (0.000)

산업구조 변화:ln  ×ln  
3) 0.000523***

(0.000)

ln  ×ln   -0.000991*** -0.00243*** -0.00100*** -0.000581*

(0.000) (0.000) (0.000) (0.077)

기술수준 진보:ln  ×ln   -0.0000837** -0.0000649 0.000969***

(0.027) (0.122) (0.000)

ln  ×ln   -0.000337***

(0.000)

금융발전:ln  ×ln   0.000132

(0.244)

ln  ×ln   -0.0000476**

(0.000)

상수항:  -15.74*** -14.39*** -13.60*** -14.38*** -17.26***

(0.000) (0.000) (0.000) (0.000) (0.000)

소득전환점(TP*)4)

(1인당 GDP, $)
19,920 19,740 18,648 19,106 61,052

△5) (-6,051) (-2,940) (-9,247) (-3,721) (+34,320) 

고정효과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관측수 736 687 457 687 97
국가수 60 59 31 59 28

Chi-squared 99,535 101,425 59,073 102,732 794,821

주: 1) 식(4)를 적용한 결과이며 *, **, ***는 각각 10%, 5%, 1%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
    2) 괄호 안은 p값
    3) 동 변수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의 로그변환 값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 탄소배출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통해 구조변화 효과의 방향성을 교차검증하기 위함
    4) 식(5)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 ,  ,  및 각 변수의 평균값(ln)을 적용해 산출
    5) 동일한 변수 구성을 식(4) 또는 식(3)에 적용해 산출한 소득전환점 차이(<표 3>의 TP* - <표 1>의 

TP)로, 동 수치가 음수인 경우 추가 변수들이 소득전환점을 낮은 수준으로 앞당기는 요인임을 시사
자료: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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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의 탈동조화 달성 여건 점검 

및 대응 방향 

   본 장에서는 앞 장의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탈동조화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 기술진보, 금융발전 등 

탈동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탈동조화 달성 여건과 한계를 

점검하고, 한국형 탈동조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1. 탈동조화로의 전환 여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우리나라는 1인당 탄소배

출량이 소득수준 상승과 함께 선형적 또는 가속적

으로 증가하는 경제구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금

융위기 이후 1인당 GDP 증가 속도보다 탄소배출량 

증가 속도가 완만해지는 새로운 패턴이 관찰25)되고 

있다. 더욱이, 1인당 탄소배출량이 2018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증가세를 멈춘 가운데, 최근에는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다. 이에 2010년 이후 나타난 우리

나라 1인당 GDP와 1인당 탄소배출량의 관계에 2차 

다항식 추세선을 적용해 본 결과, 탈동조화로의 소

득전환점은 약 30,000달러 부근(파란색 점선, <그림

11>)으로 추정된다.26) 2023년 1인당 GDP가 34,000

달러27)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는 상대적 

탈동조화에서 절대적 탈동조화로 전환되는 분기점

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11> 우리나라의 1인당 GDP와  
            1인당 탄소배출량 간 관계1)2)

주: 1) 붉은색 실선은 ‘00년부터 금융위기 직후 
(’09년)까지 자료에 대한 2차 다항식 추세선

    2) 파란색 역 U자형 실선 및 세로 점선은 금
융위기 이후(’10~‘22년) 전체 자료에 대한 
2차 다항식 추세선과 소득전환점이며, 회색 
실선은 최근(‘19~‘22년) 자료만을 활용하여 
2차 다항식으로 추정한 추세선(단,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충격은 제외)

자료: World Bank, 자체 추정

   다만, 최근에 관찰되기 시작한 1인당 탄소배출량 

감소 현상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지는 추가

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이는 고부가가치 중심의 서

비스업 비중 확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공급

구조, 친환경 기술의 상용화, 녹색금융 활성화 등 

경제 전반의 체질 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향후 

1인당 탄소배출량은 추정된 EKC 패턴보다 평탄해진 

경로(회색 실선, <그림11>)28)를 따르거나 소득전환

점 부근에서 상당 기간 횡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

이다.

25) ‘00년부터 우리나라가 탄소배출량 정점을 기록한 ’18년까지의 자료에 문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융
위기를 전후(’08~’09, threshold)하여 배출량 증가 기울기가 이전 평균과 크게 달라지는 새로운 패턴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는 우리나라의 소득수준과 탄소배출량 간 관계를 
금융위기 회복 이전(’00~‘09)과 금융위기 회복 이후(‘10~‘22)로 구분하였다.(<그림 11>)

26) 추세선의 함수식은 ‘     ’이었으며, (45.165)과 (–2.193) 값을 식(2)에 적용해 
산출한 결과(  exp×≃ exp≃)이다.

27) World Bank 통계, ‘15년 고정가격 기준 
28)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년)을 제외한 ’19년 이후 자료만을 토대로 추정한 곡선으로, ‘10년 이후에 관찰

된 EKC 패턴(파란색 곡선, <그림 11>)보다 완만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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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구조 변화

   앞 장에서 중간소득 이상 국가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업 부문을 확대하면서 

탈동조화 추세를 강화해 왔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서비스업 비중 

확대가 탈동조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 및 산업구조는 

여타 국가들과 유사하게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그림12>) 하지만, 1인당 탄소배출량 중 서비스업 

부문의 기여29)를 살펴보면, 주요 고소득 국가들과 

달리 서비스업 부문의 확대가 탄소배출량 감축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1인당 탄소배출량 중 서비스업 부문 배출량은 

2021년 1.87톤으로 간접배출30)을 중심으로31) 

2000년(1.47톤) 대비 27% 증가했다. 반면, 미국의 

서비스업 부문 배출량은 서비스업 비중 증가에도 

불구하고32) 같은 기간 중 38% 감소(3.69톤 → 

2.29톤)하였다.(<표 4>)

 <그림 12> 서비스업 고용·부가가치·수출 비중

  

 

29) IEA의 탄소배출 통계는 각국이 최종 소비한 연료 및 에너지 사용량에 에너지원별 탄소배출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동 통계는 총배출량 중 제조업, 서비스업, 운송업, 주거 등 각 부문의 탄소배출 증감 기여도 비
교를 위해 부문별 배출량을 인구(per capita), 고용(per employee), 면적(per floor area), 부가가치(per 
value added) 등으로 나눈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를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탈동조화 회귀분석에서 
사용한 지표(1인당 탄소배출량, per capita)와의 일관성을 위해, 산업 부문별 탄소배출량도 인구 기준 집약
도(부문별 1인당 탄소배출량, per capita)를 활용하였다.

30) 서비스업 탄소배출량(<표 4>)은 석탄, 석유, 가스, 바이오연료 및 기타 연･원료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직접배출>)과 전력 및 열에너지를 소비한 데 따른 탄소배출(<간접배출>)을 합산한 값이다. 

31) 서비스･기타 부문의 전력사용량은 ’09년부터 ’19년까지 기간 중 22.4%(121TWh → 148TWh) 증가하였다
(‘23, 한국전력통계). 이와 관련하여, Roberts et al.(2021)은 서비스업 부문의 탄소배출량이 여타 산업에 
비해 적다는 인식이 있으나, 노동 및 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간접배출량을 포함할 경우 총배출량은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32) World Bank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21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76.4%로 ’00년(72.8%) 대비 3.6%p 상승
하였다. 



18

 

자료: KOSIS, World Bank

<표 4>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업 부문 1인당 탄소배출량1)2)

연도별 전체 배출량1)

(톤/명)
배출량 증감2)

(’00-‘21)

‘00 ‘10 ‘21 전체
(①+②)

①직접
  배출

②간접
  배출

▪한국 1.47 2.15 1.87 0.40 -0.41 0.81 

▪G7 1.65 1.52 1.14 -0.52 -0.13 -0.39 

  - 캐나다 2.06 1.66 1.44 -0.62 -0.15 -0.48 

  - 프랑스 0.67 0.70 0.47 -0.20 -0.14 -0.07 

  - 독일 1.61 1.55 1.00 -0.61 -0.15 -0.47 

  - 이탈리아 0.77 0.95 0.69 -0.09 0.02 -0.10 

  - 일본 1.39 1.42 1.43 0.04 -0.22 0.26 

  - 영국 1.36 1.12 0.64 -0.73 -0.10 -0.63 

  - 미국 3.69 3.22 2.29 -1.40 -0.17 -1.23 

주: 1) 서비스업 탄소배출량을 인구수로 나눈 값
    2) 전체 배출량은 석탄, 석유, 가스, 바이오연

료 및 기타 연·원료 사용에 따른 직접배출
과 전력 및 열에너지 소비에 따른 간접배
출을 합산한 값

자료: IEA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와 

1인당 탄소배출량이 동조적으로(coupling)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고부가가치 저탄소 업종을 

중심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주로 부가가치 창출이 

크지 않은 노동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70.0%, ’20년)은 고소득 국가들(73.7%)과 

유사한 수준이나, 서비스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57.0%)은 오히려 중간소득 국가들(57.8%)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총수출 대비 서비스업 수출 비중(15.0%)은 중간소득 

국가(19.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그림12>)

   따라서, 서비스업 비중 확대가 탈동조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의 

축소를 유도33)하고 탄소중립 관련 ICT 서비스, 

친환경 운송서비스 등 저탄소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을 성장·발전시키는 데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디지털 생태계 구축’ 사업34)은 서비스업 비중 

확대가 탈동조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동 전략은 제조업 부문의 탄소배출량 

데이터 관리 서비스(탄소회계 서비스), AI 기반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 관리 서비스 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지역에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친환경 운송서비스 발전을 

지원하고 항만물류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35)이다.

33)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취약성이 도·소매, 음식·숙박 등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
자 비중이 높다는 점(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서비스에 집중)에 주로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에, 한계 소상
공인의 새출발 지원 사업(폐업 지원, 전직 프로그램 강화 등)을 시행하는 한편, 성장가능성을 가진 소상
공인·자영업자에게는 해외진출, 온라인 판매 지원 등 판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관계부처 합동, ’24.7.3일). 

34)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 DX/GX(디지털전환/녹색전환) 기반 
탄소중립전략」(관계부처 합동, ’23.11.23일)을 참조하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기술금융
(technology finance)을 통해 고생산성 서비스업 확장을 촉진하는 등의 보완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35)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항공·해운·물류 선도로 국가 경제영토 확장」(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24.3.7일) 보도자료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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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수준 진보

   앞 장의 회귀분석 결과, 청정에너지 분야의 기술

진보는 탈동조화를 촉진하지만, 전 산업에 대한 일

반적인 기술진보는 탄소배출량을 늘리는 규모효과

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 및 제조업 부문의 기술진보가 에너지·자원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탄소배출 증가세 완화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높은 제조업 

비중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구조로 인해, 

아직까지는 기술진보의 탈동조화 촉진 효과보다는 

규모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우리나라는 혁신기술과 제조업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지속해 왔다. GDP 대비 총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2020년 4.8%로 고소득 국가 평균(2.0%)의 2

배가 넘는 수준이며, 전 산업에 대한 특허출원수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13>) 그 결

과 국내 제조업은 기술 기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

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도 

꾸준히 개선36)하였다. 하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기타 

비금속광물 등 고탄소 업종의 비중이 높게 유지37)

되면서 경제 전반의 탄소배출 증가가 동반되었다. 

<그림 13> 기술진보에 대한 투입 및 성과 지표

자료: World Bank

   실제,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1인당 탄소배출량 

중 간접배출은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통해 2000년 

1.44톤에서 2021년 0.76톤으로 감소하였다.(<그림 

14>) 하지만, 전체 배출량은 2000년 3.87톤에서 

2021년 4.38톤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주요 선진국

(G7)의 제조업 부문 배출량은 간접배출과 직접배출

을 동시에 줄이며 2000년 2.98톤에서 2021년 1.71

톤으로 감소하였다. 

36) IEA의 ‘Energy end-uses and efficiency indicator’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문의 에너지집약
도(Energy intensity, MJ/USD ppp 2015)는 ’00년을 100으로 계산했을 때 ’21년 52.4로, G7 국가(100 →
78.0)나 IEA 회원국(100 → 58.2)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37) ’19년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과 고탄소업종(철강·화학·정유·시멘트 등) 부가가치 비중은 각각 
28.4%, 8.4%로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5개국(G5) 평균(제조업 14.4%, 고탄소업종 4.2%)
의 2배 수준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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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우리나라 및 G71)의 제조업 부문 
       1인당 탄소배출량2)3) 변화

주: 1)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2) 제조업 탄소배출량을 인구수로 나눈 값
    3) 전체 배출량은 석탄, 석유, 가스, 바이오연

료 및 기타 등 생산공정에서 사용한 연·원
료에 따른 직접배출과 전력 및 열에너지 
소비에 따른 간접배출을 합산한 값

자료: IEA

  

    아울러, 우리나라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국

제특허 출원에 두각을 보이고 있지만38), 화석연료

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이러한 신기술이 에너

지산업 전반의 탈동조화를 유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4%로 주요 선진국 평균(G7, 36.8%)보다 크게 낮

은 반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62.9%로 주요 선진

국 평균(44.7%)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발

전 비중 축소 규모(△4.2%p)가 G7국가 평균(△

9.0%p)의 절반에 그치는 등 에너지 부문의 저탄소 

전환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더딘 모습이다.(<표 5>)

   따라서, 탈동조화를 위해서는 기술혁신 정책의 

주안점을 생산성 향상이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성

의 제고를 넘어, 친환경･저탄소 기술을 제조업 부문

에 본격 도입하는 데 둘 필요가 있다39). 특히, 청정

에너지 관련 인프라나 신기술의 확산을 제약하는 

규제를 식별해 정비40)하는 한편, 기업으로 하여금 

BAT(활용 가능 최적 탄소저감기술, Best Available 

Technology) 도입을 유도할 인센티브를 확대하

38) 본고에서 설명변수로 활용한 ‘GDP 십억 달러당 청정에너지 분야 국제패밀리특허(IPFs) 출원수(  )’ 자
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20년   값은 2.14개로 고소득 국가(0.49개)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39)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산업과 에너지 부문의 저탄소 전환과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해 수소환원
제철, 친환경 대체원료 등 저탄소 산업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시
설, 청정수소 및 재생에너지 공급체계 등 고기술 에너지 인프라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산업·에너지 탄소
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관계부처 합동, ’21.12.10일). 

40)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를 줄여줄 에너지 관련 세제 및 보조금 제도 개편, 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제
약하는 설비 및 입지 규제 완화, 친환경 신기술 관련 표준 및 인증 절차 마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표 5> 주요국의 에너지원별1) 발전 비중

재생에너지(%)2) 화석연료(%)3)

‘00 ‘10 ‘22 ‘00 ‘10 ‘22

▪G7 16.9 20.5 36.8 55.0 53.7 44.7 

  - 캐나다 60.6 61.3 69.0 27.3 23.2 17.5 

  - 프랑스 12.7 13.6 24.2 9.3 9.9 12.4 

  - 독일 6.2 16.8 43.7 63.2 59.4 48.9 

  - 이탈리아 18.8 25.8 35.6 80.7 73.3 63.3 

  - 일본 9.2 9.1 21.7 58.4 63.6 69.0 

  - 영국 2.7 6.9 42.0 74.5 76.3 41.6 

  - 미국 8.2 10.1 21.4 71.6 70.3 60.3 

▪전세계 18.4 19.6 29.4 64.5 67.2 61.0 

▪한국 1.4 1.3 7.4 60.7 67.1 62.9 

주: 1)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및 원자력으로 구분
    2) 총발전량(GWh) 중 태양광, 풍력, 조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발전 비중
    3) 총발전량(GWh) 중 석탄, 석유, 천연가스, 셰

일오일, 토탄 등 발전 비중
자료: 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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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41), 동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수단42)을 강화해

야 할 것이다.

 

4. 국내 금융발전
    

   앞 장에서 고소득 국가에서는 금융발전이 

탈동조화를 강화하는 반면,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금융발전이 규모효과를 강화시킴으로써 탄소배출 

증가를 초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금융발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저탄소경제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 제약43) 등을 감안할 때, 국내금융이 

효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탈동조화를 촉진하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동안 국내 금융시스템은 빠르게 발전해 

왔으며, 신용공급 역량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2000년 45점이었던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심도 지수는 2020년 83점까지 상승해 G7 

국가 수준(90점)에 근접하였다.(<그림15>)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고탄소 제조업 중심인 데다, 

신용공급도 제조업 부문에 집중44)되어 있어 

그동안의 금융발전이 탄소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저탄소·친환경 투자자금 조달에 특화한 

녹색채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경제의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투자규모45)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우리나라 녹색채권 누적 발행규모는 574억 달러로 

여전히 G7 평균(1,128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그림16>) 

<그림 15> 금융시장심도 지수1)

주: 1) 회귀분석에 적용했던 ln의 원자료로, 
G7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평균값

자료: IMF

    

 

<그림 16> 녹색채권 발행 규모 및 비중1)

주: 1)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 각국에서 발행된 
모든 녹색채권에 대하여 최근 5년간
(‘18~’22) 누적 발행량(막대)과 GDP 대비 
비중(점)을 산출

자료: IMF

41)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을 통해 탄소가격을 합리화하여 동 제도 적용대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최적가용기
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정책자금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2)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출자 사업(’24.3월, 환경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43) 국내 은행(금융지주회사)들도 ’20년을 전후하여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금융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강

화하고 있으나 높은 제조업 비중, 녹색금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녹색금융상품 공급 확대 및 금융배출량 
감축을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박상훈 외, 2024). 

44) 국내 은행 기업신용의 산업별 익스포저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8.0%(’23년 기준)로 제조업 부가
가치 비중(‘22년 기준, 25.6%)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박상훈 외, 2024).

45) 자본시장연구원은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최대 2,097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
정하였으며(송홍선, 2023), BCG는 국내 주요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30년까지는 약 1,000조 
원(7,700억 달러), ’50년까지는 약 2,600조 원(2조 달러)에서 3,900조 원(3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최
인진, 2023)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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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내금융 부문이 탈동조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신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투자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충분한 규모의 녹색금융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녹색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법규, 인센티브, 관련 

인프라 등에 대한 정비를 서두르는 한편, 국내 

금융기관들은 자체 수립한 금융배출량 감축 전략과  

수단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녹색금융을 보완할 한국형 전환금융 

(transition finance)의 도입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환금융은,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46)으로, 

현행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엄격한 인정 기준에는 

부적합하지만 국가 전체의 탄소배출량 감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과도기적 활동을 지원대상 

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녹색금융 체계는 

한국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고탄소 제조업의 

산업구조 개편, 단계적인 저탄소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중국 등은 전환금융 

도입을 본격화하였으며, 싱가포르47), EU48)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기존의 녹색금융 체계와 연계할 

전환금융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출, 

채권발행 등을 통해 산업별 탄소감축 로드맵에 

부합하는 기업의 전환활동에 대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며, 현재 세계 최대의 전환금융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30년 이전 탄소배출 

정점에 도달할 것을 선언한 이후, 대대적인 

녹색금융의 공급뿐만 아니라 철강, 석탄발전 등 

고배출 제조업 및 발전 부문의 단계적인 

탄소감축을 실현할 전환금융 수단도 적극적으로 

동원49)하는 모습이다.(<그림 17>)

<그림 17> 국가별 전환금융 규모1)

주: 1) ’24년도 3/4분기까지의 누적 규모로, 전환
채권, 일부 자체 라벨링한 전환대출을 포
함

자료: BNEF

   실제로도 이러한 전환금융의 활성화는 일본과 

중국의 탈동조화를 촉진하거나 안정화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의 

소득수준과 탄소배출 추세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 이전의 EKC 패턴보다 탈동조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NDC 달성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을 보여준다.(<그림 18>) 중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형성된 EKC 패턴을 기준으로 

46) OECD(2022)는 전환금융이 이미 지속가능한 활동(택소노미 부합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탄소･
난감축 산업 및 발전 부문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금융이라고 설명하였다. 

47) 싱가포르 금융관리국(MAS)의 ‘2023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싱가포르-아시아 택소노미’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경제활동에 차등을 주는 ‘신호등 체계(녹색, 황색, 적색)’를 도입하고, 현재는 1.5℃ 경로에 부
합하지 않으나 중간단계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활동(‘황색 활동’)을 전환금융 지원대상으로 하였다.

48) ’23년 EU 집행위원회(EC)는 탄소 고착(lock-ins) 방지에 기여하는 4종의 투자를 전환금융 적용대상 활동으
로 정의하였다. 4종의 투자에는 ①EU 기후 전환 벤치마크(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최소 7% 이상인 경
로)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투자, ②택소노미 활동·인정 기준만 부합하는 적격활동 중 5년 이내에 배제·
보호기준까지 충족할 수 있는 활동, ③신뢰할 만한 전환계획에 따르거나 ④과학기반 목표에 따른 전환활
동 및 업체 투자 등이 포함된다. 

49) ’20.9월, 중국 정부가 2030년 이전 탄소배출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
언하면서, 각 부처는 탄소중립 마스터플랜(1+N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이에 
’21.11월 중국의 중앙은행(PBOC)도 탄소감축기술개발, 에너지 소비 개선, 석탄이용효율성 제고 등의 저탄
소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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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의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전환금융 지원 등을 

통해 탄소배출량 증가세 억제를 도모함에 따라 

2030년 이전 탄소배출 정점의 조기 달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그림 18>) 

    <그림 18> 일본1)2) 및 중국3)의 1인당 GDP와 
               1인당 탄소배출량 간 관계

주: 1) 일본의 경우, <그림 11>과 같이 금융위기 
직후(‘00~’09, 붉은색 실선)와 그 이후
(‘10~‘22, 파란색 실선)로 구분하여 2차 다
항식 추세선을 적용(단, 팬데믹에 따른 일
시적 충격은 제외), 파란색 점선은 식(2)에 
따른 소득전환점이며, 회색 실선은 저탄소 
전환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최근
(‘19~‘22) 관측치에 대한 추세선

    2) 일본의 1인당 탄소배출량은 Greenhouse 
Gas Inventory Office(GIO) 자료를 활용

   3)  중국의 경우, 문턱회귀분석 결과에 근거하
여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00~‘06, 붉은색 
실선)과 그 이후(‘07~’22, 파란색 실선)를 
구분해 2차 다항식 추세선을 적용, 파란색 
점선은 식(2)에 따른 소득전환점이며, 회색 
실선은 전환금융이 도입된 최근(’21~‘22) 
관측치에 대한 추세선  

자료: World Bank, 자체 추정

 

   일본과 중국의 전환금융 도입 사례는 유사한 

산업적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가 저탄소 전환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특화된 전환금융 도입50)은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공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탄소배출 감축정책 시행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본고는 59개국을 대상으로 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배출량 간의 탈동조화가 

이루어지는 소득전환점 수준을 추정하고, 이러한 

탈동조화를 가속하거나 제약할 수 있는 핵심 

요인들을 점검해 보았다. 

   추정 결과, 소득전환점은 대체로 1인당 GDP가 

23,000달러 이상일 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고소득 국가들은 대체로 소득전환점을 지나 

안정적인 탈동조화 구간에 접어든 반면, 중간소득 

국가들은 아직 소득전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산업구조 변화, 기술진보, 금융발전 등은 

소득전환점을 변화시키거나 탈동조화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먼저, 

서비스업 비중 확대를 의미하는 산업구조 변화는 

대체로 탈동조화를 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진보와 금융발전의 경우, 탈동조화를 

가속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양면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경제 전반의 

기술진보와 금융발전은 대체로 규모효과를 

강화함으로써 탈동조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부문에 대한 기술발전이나 금융공급을 통해 

50)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4.12월 기후금융 T/F(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금융기관, 녹색금융 전문가 
등이 참여)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탄소 산업의 탄소감축 지원을 위해 전환금융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제6차 기후금융TF 및 ‘24년 기후금융 추진 현황｣, ’24.12월, 금융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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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조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한국의 경우 소득전환점이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평균보다 다소 높은 1인당 GDP 

30,000달러 내외 지점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전환점을 지나 

절대적 탈동조화 구간으로 진입하는 분기점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한국의 소득전환점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주로 

산업구조 발전 상황과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서비스업 비중 

확대가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경제구조 변화의 탈동조화 촉진 

효과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제약되었다. 아울러,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구조하에서 이들 부문에 집중된 

기술혁신과 신용공급은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모효과를 강화하여 탈동조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저탄소경제 

전환 및 친환경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녹색금융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왔다.

   따라서, 향후 우리 경제가 안정적 탈동조화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서비스업 

부문 탈동조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의 축소를 유도하는 동시에 

친환경 운송서비스, 그린 디지털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저탄소 서비스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의 

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한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기술의 

확산과 상용화를 제약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BAT 도입을 유도할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투자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 

실정에 맞는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을 조속히 

구체화하는 동시에, 고탄소 산업의 단계적 

저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환금융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특화된 전환금융 도입은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공급의 사각지대를 

해소 함으로써 탄소배출 감축정책 시행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고는 국가별 패널자료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탈동조화 여부와 결정 요인을 

종합 검토했으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별·지역별 특징을 반영한 분석을 

보완하여, 각각의 탈동조화 달성 경로를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전략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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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 분석자료 개요 및 기초 통계

 

<표 A1> 원자료 정보 및 기초 통계1)

구분 변수명 원자료명 출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톤) World Bank 740 6.865 7.146 

설
명
변
수

소득수준  1인당 GDP(2015년 기준 
실질달러) World Bank 740 22,443 17,420 

구조변화
 제조업부가가치(GDP 대비 %) World Bank 722 15.312 5.657 서비스 수출 비중(총수출 대비 %) World Bank 740 25.552 15.683

기술진보
 특허출원수(GDP 십억 달러 대비) World Bank 695 11.115 22.726

2) 청정에너지 분야 국제특허출원수
(GDP 십억 달러 대비) IEA 458 0.249 0.352

금융발전
3) IMF 금융시장 심도 지수(1~100) IMF 740 45.601 27.8984) 녹색채권 발행(GDP 대비 %) IMF 129 0.482 1.822

주:  1) 분석기간은 2000년에서 2020년까지 총 21년이며, 분석대상은 World Bank 분류기준에 따라 
중간소득수준 이상으로 분류된 총 59개국

    2) 국제특허출원수 통계자료 중 분야별 패밀리 특허(특허 패밀리라고도 하며, 2국 이상에서 출
원할 정도로 가치 있는 발명에 대한 특허를 의미) 출원수 자료를 활용

    3) 각국의 주식 시가총액, 거래량, 채무증권 규모 등을 GDP 대비로 환산한 지표로, 금융시장의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조달 능력을 대리하는 종합지수

    4) 각국의 정부, 기관, 기업 등 모든 발행 주체가 기후 및 환경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 또는 지원
하기 위해 발행한 녹색채권 발행 총액을 GDP 대비로 환산한 값

 

<표 A2>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 매트릭스
변수 (1) (2) (3) (4) (5) (6)

(1) ln 1.000

(2) ln  -0.247 1.000

(3) ln  0.299 -0.295 1.000

(4) ln  0.016 0.435 0.000 1.000

(5) ln  0.472 -0.260 0.304 0.158 1.000

(6) ln1) 0.512 0.253 0.294 0.657 0.400 1.000

   ln 2) 0.069 -0.063 0.167 -0.305 -0.143 1.000

주: 1) ln 와 타 변수 간 상관관계는 458개 관측치에 해당
    2) ln 와 타 변수 간 상관관계는 129개 관측치에 해당

 

<표 A3> Levin-Lin-Chu 패널단위근 검정 결과1)2)

변수 t-통계량 p-값ln -2.627 0.004 ln  -4.882 0.000 ln  -1.075 0.141ln  -2.754 0.003 ln  -3.026 0.001 ln  -3.436 0.000 ln -3.857 0.000 

주: 1) 검정 통계량은 횡단면 평균을 제외한 변수를 사용하여 산출(Adjusted t-statistics)
    2) 귀무가설(H0): 변수가 단위근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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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 추가 설명변수가 EKC 및 소득전환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소득그룹별)1)2)
종속변수: ln

설명변수
(A) (B) (C) (D) (E) (A) (B) (C) (D) (E)

고소득 그룹 중간소득 그룹

소득수준:

ln  3.641*** 2.451*** 1.848*** 2.378*** 2.624 1.994*** 2.155*** 1.874*** 2.253*** 2.262**

(0.000) (0.000) (0.000) (0.000) (0.256) (0.000) (0.000) (0.000) (0.000) (0.016)

ln   -0.193*** -0.125*** -0.0919*** -0.121*** -0.113 -0.0811*** -0.0903*** -0.0707*** -0.0988*** -0.0962*

(0.000) (0.000) (0.000) (0.000) (0.310) (0.000) (0.000) (0.000) (0.000) (0.073)

산업구조 변화:3)ln   ×ln   0.00104*** -0.000173

(0.000) (0.292)

ln   ×ln   -0.00124***-0.00237***-0.00122*** -0.000707 -0.000495 -0.000275 -0.000471 0.00110

(0.000) (0.000) (0.000) (0.157) (0.100) (0.541) (0.113) (0.104)

기술수준 진보:

ln   ×ln   -0.000125** -0.000161*** 0.00122*** -0.0000443 0.0000181 0.000212

(0.021) (0.008) (0.000) (0.433) (0.776) (0.139)

ln   ×ln   -0.000342*** 0.0000708

(0.000) (0.403)

금융발전:

ln   ×ln   -0.000194 0.000458**

(0.189) (0.040)

ln   ×ln  
-0.0000519* -0.0000553

(0.059) (0.298)

상수항:  -14.17*** -8.759*** -6.339*** -8.451*** -9.516 -9.117*** -9.823*** -8.702*** -10.09*** -10.31***

(0.000) (0.000) (0.001) (0.000) (0.428) (0.000) (0.000) (0.000) (0.000) (0.010)

고정효과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관측치 502 452 349 452 59 234 236 108 236 38

국가수 37 36 25 36 15 23 23 6 23 13
Chi-squared 15,307 12,956 11,464 13,199 13,847 48,032 43,331 20,981 46,071 119,181 

주: 1) 식(4)를 적용한 결과이며 *, **, ***는 각각 10%, 5%, 1%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
   2) 괄호 안은 p값
    3) 동 변수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의 로그변환 값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 탄소배출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통해 구조변화 효과의 방향성을 교차검증하기 위함
자료: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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